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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하역 업무에 취업할 수 있으므로 항

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한

편 항운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므로 제명처분은 사용자로서의 징계

와는 구분되는 내부통제권 행사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항운노동조합이 행하는 제명처분의 

법적 성격을 그 실질적 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

이 해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 원칙에 대한 고려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에 대한 기능적 접근 방식을 토대로 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항운노동조합, 근로자공급사업, 사용자, 해고, 노동조합의 통제권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매개로 한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

고, 이에 표면적으로 그와 형태를 달리하는 노무제공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근로기준

법에 의한 보호를 위해 자신의 종속성을 주장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둘러싼 

쟁점은 주로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1967년 개정 직업안정법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

가를 득한 노동조합에만 그 수행을 허용한 이래, 그에 따라 공급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도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의 각종 책임

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함에 따라 사실상 노동법에 의한 보호에서 쉽게 

배제되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주로 항운노동조합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항만, 철도, 

농수산 도매시장 등 하역 업무 분야에서 자신의 조합원을 공급한다. 최근 서울 가락농

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을 상대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던 서울경

기항운노동조합(이하 ‘서경항운노조’)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당한 하역 노동

자가 서경항운노조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제1심1)은 서경항운노조의 가입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항소심2)은 제1심과 결론을 달리하긴 하였으나 서경항운노조를 

조합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았다.3)

1)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982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36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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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의 지점은 노동조합 가입 거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로

서 동법 제23조 제1항4)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위 사건 제1심은 

서경항운노조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의무를 부담함에도 특정 근로자들의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영업양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그 결론을 달리하였다.5) 쟁점이 된 행위는 ‘노동조합 가입 거부’였지만 

그 가입 거부가 영업양도 후 근로관계 승계 거부로 다투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의 논의는 결국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이하에서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해고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

임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항운노동조합의 특징

1. 항운노동조합과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

1.1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동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을 통한 하역 노동

자의 공급은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 규정이 있기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항만 하역 노동자는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출현하였다. 일제강

점기 하에서 하역 업무는 주로 십장(什長)을 통한 도급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가, 

광복 후 전국 각 항의 항만 하역 노동자들로 조직된 부두노동조합들이 본격적으로 

3) 현재 동 사건의 상고심은 사건번호 2025두31298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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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기 시작하며 노동조합에 의한 하역 노동자 공급 방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6)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자 공급은 하역 물량의 파동성에 기인한다. 항만 하역 노동의 

대상인 화물의 입출항은 기후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역 노동력의 수요는 계절 등에 

따라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이는데,7) 이와 같이 노동력 수요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서 하역업체는 하역 업무에 종사할 노동자를 전원 상시⋅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일용

직 노동자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하역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수 일용 노동자들

이 하역 업무 취업을 위해 모이면 이들 간 경쟁으로 전체적 임금수준이 하락하게 

될 뿐 아니라 하역 노동자 개개인의 고용안정은 위협받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항운노동조합(과거 부두노동조합)은 하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항운노동조합은 개인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하역 노동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결집하여 하역업체에 집단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하역업체와 노임에 관한 협

상을 할 뿐 아니라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자신의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 작업에 종사하

지 못하게 하는 합의인 이른바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근로 조건 유지⋅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클로즈드 숍은 하역

업체로서도 노동자의 상시⋅직접 고용을 회피하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클로즈드 숍을 통한 항운노동조합의 노

동력 공급 독점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8)

결과적으로 항운노동조합은 클로즈드 숍에 기초해 하역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모집하고 하역업체의 수요에 맞추어 노동자를 공급하는 노동력 공급 독점자로서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항운노동조합의 근본적 존재 목적은 독점적 노동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역 물량의 파동성이라는 하역 업무의 특수성 하에서 하역 노동자

의 임금수준 하락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하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

한 데에 기초하는 것이다.

6) 항만 하역 노동의 연혁에 관하여는 최윤희, “항운노조의 지위와 관련한 법리 연구”, 저스티스 제155

호, 한국법학원, 2016, 344쪽; 이정원,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1, 296-298쪽; 최환,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항만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 판례연구 제20집, 부산판례연구회, 2009, 304-306쪽.

7)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노동법학 제15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47쪽.

8) 최윤희, 앞의 논문,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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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적 허용

1962년 법률 제807호로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가(제16조), 1967년 개정(법

률 제1952호)을 통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이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의 근로

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17조). 대법원은 직업안정법이 근로자공급사

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보며,9) 헌법재판소 역시 근로자공급사업에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0)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부터 명시되어 온 중간

착취의 배제 원칙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기초하는 근대 노동법의 일반 원칙인바 제3자에 대한 노동력 공급인 근로자공급사업 

역시 그에 따른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하다.11)

이에 더해, 근로자공급은 전형적인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이 이

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데에는 ‘중간착취 배제 원칙’뿐 아니라 ‘사용자 책임

회피 금지 원칙’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12)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 원칙이란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노무 제공으로 인해 주된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노동법상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관계의 외형을 달리하는 방법으

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13)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공급사업은 

사업상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가 직접적 계약관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기만 함으로

써 그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사용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10)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 결정.

11) 강선희,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과 공급근로자의 산업안전의 문제점 및 보호방안”, 노동법포

럼 제1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192쪽.

12) 임종률, 노동법 제19판, 박영사, 2021, 693쪽;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노동

법연구 제1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189쪽;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41쪽; 

윤애림,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노동법적 재검토”,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학

교 노동법연구회, 2002, 209쪽.

13) 강성태,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노동법연구 제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8,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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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967년 직업안정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대해

서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수행이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안정법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

부 결정)에서 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 의견으로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은 중

간착취, 강제근로 등의 위험성이 적기에 허용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즉, 노동조합

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라는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공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를 공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이

다.14) 결국 공급되는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하고, 그들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특징은 자기 조합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노

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되며, 종전에 직

업안정법으로 금지되던 근로자공급 중 일부가 근로자파견, 즉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제3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법화되고,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되었다. 즉 근

로자파견은 근원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이라는 뿌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던 근로자공급사업 일부를 합법적으로 승인하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

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고 노무 제공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사용사업

주에게 일부 사용자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것이다.15) 이러한 파견법 제정 이후 근로자공

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구분 기준에 대해 근로자와 공급자 간 근로계약 유무로 

보는 견해16)와 공급되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파견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는 견해17)가 있다. 전자에 따르면 근로자와 공급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

하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후자에 따르면 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는 파견법 시행 전후 모두 근로자와 그 공급자가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도 근로자공급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14)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41-42쪽.

15) 강선희, 앞의 논문, 193쪽.

16) 유성재,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중앙법학 제15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3, 208쪽; 권오성,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노동법률 제420호, (주)중앙경제, 2026, 154쪽.

17) 강선희, 앞의 논문, 198-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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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어,18)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되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가능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항운노동조합의 내⋅외부적 관계

항만 하역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항운노동조합은 현재에는 철도, 농수산 도매시

장 등 항만 외 하역 분야에도 조직되어 있다. 이들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의 

상대방,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지역이 각각 다르지만 근로자공급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항운노동조합과 공급되는 근로자 

간 관계, 항운노동조합과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 간 관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2.1 항운노동조합의 내부적 관계: 조합원과의 관계

직업안정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노동조합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경우 반드시 그 조합원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근로자공

급사업을 행하려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으

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 발급되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은 허가조건으로서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

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이에 적법한 근로자

공급사업 계속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이 공급하는 근로자는 그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만이 예외적으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노무를 제공할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는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

18)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은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

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파견법 시행 이후 사안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3346 

판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의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

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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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사업’이며(제2조 제7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고용노동

부예규 제104호)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는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 즉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데에서 그 역할을 다한 것이며,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복무상 규율을 정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이 본래 예정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실에서 항운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항운

노동조합은 작업에 투입될 조합원의 배치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팀장, 연락원 등 

중간 직책의 조합원을 두고 이들을 통해 구체적인 하역 작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세부적 업무 지휘를 한다.19) 나아가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규정은 지각,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여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과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으로서의 기능도 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에서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근

로자를 공급받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그 근로자의 채용, 

복무 관리, 징계 등 제재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편, 항운노

동조합은 작업일 전체 노임을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전달받고, 여기에서 조합

비 기타 규약에 따른 금원을 공제한 후 당일 하역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에게 균등 

분배한다.20)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명백한데, 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후술하듯 다수 판례

는 하역업체가 아닌 그들이 조합원으로서 가입한 항운노동조합이 근로계약상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1) 이러한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이 채용, 배

치,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징계 및 인사명령을 담당한다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었

19) 이러한 중간 직책의 명칭은 항운노동조합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경항운노조의 

경우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근거해 각 분회별로 ‘팀장’이라는 이름의 중간 직책을 두고 있다.

20) 항운노동조합의 공통적 특징에 관하여는 윤애림, 앞의 논문, 214-215쪽; 최환, 앞의 논문, 329-331쪽.

21)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50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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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판례에 따른다면, 항운노동조합은 그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매우 모순적인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자주적 단결

체인 동시에, 역으로 그 주체인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2.2 항운노동조합의 외부적 관계: 하역업체와의 관계

항운노동조합과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는 근로자공급계약관계에 있다. 하역

업체는 하역 품목별로 단가를 정해 놓고 그 단가에 품목별 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당일의 전체 노임을 항운노동조합에 전달하고, 이후 상기하였듯 항운노동조합은 지급

된 당일의 노임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하고 당일 하역 업무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이를 균등하게 배분한다.22) 따라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받게 되는 노임은, 당일 

하역 작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 하역 작업이 이루어진 품목 및 그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역업체가 정하는 품목별 단가에 좌우되는 것이다. 항운노동

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이기 이전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1981년부터 사용자단체인 한국항만하

역협회와 기본협약을 체결해 왔고, 그 산하의 개별 항만 항운노동조합들은 개별 하역

업체와 품목별 단가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항만 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항운노동조합과 하역업체들이 사실상 

집단적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항운노동조합으로

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가 항운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24) 일부 하급심 판결은 ‘항만근로자에 

관한 집단노사관계는 항만운송업체를 사용자로 하여 규율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항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의 보충적인 

의견에 불과했다.25) 이에 항만 외 분야의 모든 항운노동조합들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것은 아니었으며, 서경항운노조 역시 근로자를 공급받

는 도매시장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단체교섭 의무

22) 최환, 앞의 논문, 310-311쪽.

23)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37쪽; 최환, 앞의 논문, 308쪽.

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25) 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1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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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26)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의 중핵적 권리이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

는 단체교섭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며,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27)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상대방은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노동력의 사용관계는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 외에 다른 

자에게서 찾을 수 없고,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 사용자

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자기 자신과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28)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

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제2조 제2호 후문),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9)로 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동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들은 누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항운노동조합

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임에도 어느 누구와도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항운노동

조합과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6) 서경항운노조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

이 거부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도매시장법인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였으며(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1. 14. 판정 2024부

노86; 중앙노동위원회 2025. 5. 30. 판정 2024부노204), 현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69 사건). 다만, 위 재심신청 사건의 판정서에서 확인된 사실

에 따를 때 서경항운노조도 단체협약 체결의 방식이 아닐 뿐 노임 단가 등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

과 주기적으로 협의를 거쳐 온 것으로 확인된다.

27) 김형배, “항운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 판례연구 제6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4, 16-17쪽.

28)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29)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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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하역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수 판례 역시 항운노동조

합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은 그 누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바로 이 점이 이들의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30)

우리 노동법제는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로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의 노동관계는 

근로자공급계약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근로계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3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업안정법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

용한 취지, 즉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공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는 항운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일체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맺은 후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하

는 반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

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

하면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동시에 조합원들은 집단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와의 사용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노동력 제공에 대한 급부 역시 근로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개별 계약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으며, 오로지 근로자공급계약 및 

단체교섭을 통한 집단적 계약의 방법으로만 결정된다.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

관계를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

히 반영되어야 한다.

30) 권오성,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151쪽.

31) 권오성,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노동법률 제421호, (주)중앙경제, 

2026,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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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과 사용자 책임

1. 문제의 소재

앞서 언급하였던 서경항운노조의 조합 가입 거부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하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역 업무에 대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수행하던 가락항운노동조합 내에서는 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조합원들이 결성한 ‘민주화 모임’과 집행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에서 가락항운노조는 2020. 2. 11.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0. 2. 15. 12:00부로 

노동조합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20. 2. 12.에는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던 2개 도매시장법인에 근로자 공급 중단

을 통보하였다. 같은 날 2개 도매시장법인은 서경항운노조에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였

고, 서경항운노조는 이에 응해 곧바로 2개 도매시장법인을 근로자공급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근로자공급사업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서경항운노조가 기존 가락항운노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독려함에 따라 2020. 3.경 가락항운노조 조합원 약 440명의 

근로자 중 50여 명을 제외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서경항운노조에 가입을 완료하였다. 

나아가 2020. 6.경에는 서경항운노조가 위 2개 도매시장법인과의 근로자공급계약 

체결을 모두 완료하는 등으로 근로자 공급에 있어 사실상 독점력을 갖게 되자 나머지 

대부분의 가락항운노조 조합원들도 서경항운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 

가락항운노조 내 반대파(민주화 모임)였던 16명의 근로자들은 2020. 7. 8. 서경항운노

조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2020. 7. 17.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그 가입이 거부되었

다. 노동조합 가입이 거부된 근로자들은, 가락항운노조가 서경항운노조에 영업을 양

도한 것인바 가락항운노조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자신의 근로관계도 서경항운노조

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서경항운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승계를 거부한 것(즉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32) 

제1심법원은 가락항운노조와 그 조합원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면서33) 

32) 근로자들은 서경항운노조가 2020. 7. 17. 조합 가입을 거부하기 전 서경항운노조 조합원들만으로 

2개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자신들에 대한 작업 배제 행위라며 이 역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3) 이러한 판단은 항운노동조합들의 공통적인 특징, 즉 서경항운노조도 팀장 직책의 조합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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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항운노조와 서경항운노조 간 영업양도까지 인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으나, 항소심은 가락항운노조와의 근로계약관계는 동일하게 인정하면서도 영

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만약 영업양도에 관한 쟁점이 없었다면 서경항운노조의 조합 가입 거부는 부당해

고로 다투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근로자들은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며 양수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34)에 기초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1심

과 항소심은 영업양도 성립에 관한 판단 차이로 인해 그 결론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항운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영업양

도에 관한 판단을 달리했다면 항소심의 결론 역시 서경항운노조의 가입 거부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만약 이것이 영업양도 쟁점을 

포함하지 않는 ‘제명처분’을 둘러싼 다툼이었다면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서경항운노

조의 부당해고 책임을 인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양도라는 특수한 쟁점을 논외

로 할 경우 위와 같은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관한 논의는 결국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즉 ‘제명’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바, 

과연 노동조합 제명처분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 항운노동

조합이 해고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2. 기존 판례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로 산업재

해보상보험 적용에 있어 사업주가 누구인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이 주를 이루었다. 대법원은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은 항운노동조

합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도 하역업체가 아닌 

항운노동조합을 사용자라고 보았고,35) 하역업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하역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행한 점,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징계의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3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등.

35)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대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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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6) 항운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정한 사례37)

도 있으나, 하역업체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 외,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제명 기타 신분상 제재가 근로기준

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하급심 판결만이 

존재한다.

2.1 부당해고등으로 인정한 사례

2.1.1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누5963 판결

A항운노동조합은 과거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조합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던 당

시 다른 근로자를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사유로 제명처분을 하였다. 제명된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

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항운노동조합이 위 조합원의 근로계

약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각 각하, 기각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제명된 조합원과 A항운노동조합 간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였고, 

나아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제명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38)

2.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108688 판결

B항운노동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분회장의 노임 인상 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다른 조합원들을 불러 모아 분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문에 서명을 받자, ‘노동조합 

분회를 비방하고 선동한 행위’ 등을 사유로 적시하여 무기한 작업정지 처분과 자격정

지 처분을 차례로 행하였다. 이에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은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작업정지 및 자격

정지 처분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

아, B항운노동조합에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39)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507 판결.

36)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2149 판결.

37)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3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67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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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당해고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2.1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누27243 판결

2011. 7. 1.부터 노동조합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C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5명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다만 이들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C항운노동조합을 통한 취업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후에도 

C항운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는데, C항운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이중 가입을 사

유로 위 5명의 조합원에게 제명처분을 하였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C항운노동조합이 

위 조합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각 각하, 

기각 판정을 하였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비록 C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중점을 두고 다소 통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항운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0)

2.2.2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D항운노동조합은 부장, 작업반장 등 조합 내 직책을 갖는 조합원 일부를 해당 

직책에서 면직시키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였다. 이에 면직된 조합원들이 노동위

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D항운노동조합이 위 조

합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하

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면직처분이 부당강등임을 인정해 초심 판정을 취소하였

다. 항소심은 D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도모와 

권익신장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자주적⋅독립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므

로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고, 설령 그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위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41)을 하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

39) 항소 후 소취하로 확정.

40) 미상고 확정.

4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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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바 대법원이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까지 수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검토

3.1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법적 성격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항운노동조합은 그 조합원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과,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클로즈드 숍 등으로 

사실상 노무 제공의 독점력을 갖는다는 점으로 인하여42) 항운노동조합에서의 제명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어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을 일률적으로 해고43)로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가?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대해 통제권의 행사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명처분

은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단계의 제재이다. 노동조합이 갖는 

내부통제권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타의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단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한이라고 보는 단체고유권설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서 내부통제권의 근거

를 찾는 단결권설,44)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시 규약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내부통제권의 근거는 규약에 있다고 보는 계약설45) 등이 있으며, 

판례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 단결권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

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46)고 한다. 어느 

42) 서경항운노조는 근로자를 공급받는 도매시장법인들과의 사이에 클로즈드 숍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기존에 가락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계약 상대방이었던 도매시장

법인에 2020. 6. 조합원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업무 장소에 서경항운노조 조합원들만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하역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한바, 사실상 근로자공급계약 상대방인 도매시

장법인별로 노동 공급의 독점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43)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해고는 징계해고를 의미한다.

44)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박영사, 2021, 1130쪽; 임종률, 앞의 책, 89쪽.

45) 박종희,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법적 기초와 사법심사의 범위”, 노동법학 제9호, 한국노동법학회, 

1999, 202-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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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르든, 노동조합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 행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상대

방인 근로자에게 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이면서 노동조합의 지위도 함께 갖지만, 항운노

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는 점 때문에 예외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행

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의 지위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

위 중 후자가 항운노동조합의 주된 지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항운노동조합 

역시 여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조합원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며,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조합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여타 노동조합의 경우와 비교해 가혹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내리는 제명처분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명처분이 오로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의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경우에 한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근무

태만 등 근로관계상 행위까지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47)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

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제2조 

제7호), 사용관계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것인바 이를 

항운노동조합 내부통제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즉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유로 

이루어지는 징계는 노동조합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은 징계까지도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로 보는 것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을 인정

하는 판례 입장과도 배치된다.

근로관계상 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근로관계 종료

를 초래한다는 효과의 측면뿐 아니라 사유의 측면에서도 징계해고와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결국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제명처분이 

내부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실질

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4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47) 예컨대 위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가락항운노조 징계규정 제11조는 3일 이상 작업장에 무단결석하

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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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제명처분의 경위, 제명처분 전에 있었던 행위의 내용, 그것이 하역업체의 

업무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그 정도, 그 행위에 대해 하역업체가 보인 

태도나 반응, 결과적으로 제명처분이 항운노동조합과 하역업체 중 누구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약 제명처분이 근로관

계상 비위행위뿐 아니라 조직력 훼손 등 노동조합 내부질서 위반 행위까지 동시에 

그 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고려할 때 그 

제명처분의 ‘해고’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48)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서경항운노조의 가입 거부 사건을 본다면, 가입 거부 처분의 

실질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가락항운노조 운영에 대한 비판적 행위일 

뿐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하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가입 거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영업양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입이 거부된 

조합원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관청에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방법으

로는 다툴 수 없다.

3.2 해고인 제명처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앞서 살핀 하급심 판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항운노동조합이 행하는 제명과 

같은 중징계는 대부분 반조직 행위 등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행위를 사유로 할 뿐, 

근로제공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그 사유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이 근로관계상 행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

당한다면,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3.2.1 항운노동조합의 사용자 책임 부담 여부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져 부당해고등

48)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내부통제로서의 성격과 근로관계상 제재인 해고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면, 

제명된 근로자로서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보다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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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본 기존 하급심 판결들은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를 결정하며 하역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점, 조합 

규약 또는 규정에 구체적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는 점,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점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반대로 조합원에 대한 항운노동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항운노동조합의 실질이 그 조합원들로 결성

된 자주적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한편, 항운노동조합 조합원과의 

관계에 있어 항운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의 근로기준법상 사용

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은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공백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나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

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항운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이 허용

되기 전부터 클로즈드 숍을 통한 독점적 노무공급권에 기초해 사실상 사업체로서 

근로자들을 지배해온 실질에 비추어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견

해가 존재한다.4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이기 이전에 노동조합으로, 주체성과 자주

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럼에도 항운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논리는 노동조합의 실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항운노동조합을 

그 조합원, 즉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보는 것은 직업안정법이 노동조합에

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되어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모순이 발생한다.50)

둘째, 항운노동조합이 하역 작업에 있어 인력배치를 정하고 세부적인 지휘⋅감독

을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성의 징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역 업무에서 기본적

인 작업 내용은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 반복적 노동인 

하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세부적인 작업 지휘가 없더라도 당일의 작업

시작과 작업종료에 대한 통제만으로도 노동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51) 항운노동조

49) 최환, 앞의 논문, 344쪽.

50)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43쪽.

51) 이승욱,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53쪽; 윤애림, 앞의 논문,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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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세부적인 작업 지휘는, 조합원들이 누구와도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집단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노무제공을 위해 스스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52) 한편, 최근 대법원은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한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의 실체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명시적 계약관계가 없는 쏘카를 

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았는데,53) 이는 사업 및 노무제공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노무제공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였

다.54)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무제공과 관련해서도 그 업무의 내용, 업무를 수행할 

장소, 매 작업일의 하역 업무 시작⋅종료 시간을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갖는 것은 근로

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이지, 항운노동조합이 아니다.

셋째,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주된 의무인데, 항운노동조합

이 그 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는 매 작업일의 작업

량 및 품목에 따라 계산된 전체 노임을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고, 항운노동조합은 

여기에서 조합비 기타 규약이나 결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후 당일 작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앞에서 살폈듯 근로자공급계약을 통한 항운노동조합 조

합원들의 노무 제공 방식을 집단적 형태의 근로계약관계로 이해한다면, 근로자 집단

에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근로자공급계약 당사자인 하역업체이며, 항운노동조합은 

이를 집단 내에서 분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결국,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명처분이 근로관계상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항운노동조합이 그에 대한 사용자 책

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3.2.2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의 사용자 책임 부담 여부

다음으로,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가 제명처분의 외형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재까지 근로자

를 공급받는 하역업체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으나, 직업안

52) 김형배, 앞의 논문, 13쪽.

5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54) 고수현, “프리랜서 타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그 사용자 판단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을 소재로-”, 노동법학 제93호, 한국노동법학회, 2025, 21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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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원칙적 금지가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의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도 사용

자 책임회피 금지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55) 특히, 금지되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파생

되어 합법화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에 있어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사용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법적용의 조화 및 규율의 형평성에 어긋난다.56)

다만, 그렇다고 하여 하역업체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사용자 책임을 부담시킬 

수도 없다.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은 직업안정법이 따로 정하는 노무제공의 형

태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해고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면서도 근로자공급으로 이루어지는 하역 분야가 아닌 여타 일반적 산업을 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 등 어느 특정 주체에게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반 사용자 책임을 전부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57)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을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부과하는 여러 사용자 책임 중 각각을 부담하기에 적절한 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사용자 책임만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근로기준

법이 정한 각 의무에 대해 누가 수범자가 될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58) 판례는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59) 이미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한바, 항운노동조

합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하역업체의 사용자 책임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

능적 관점을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제명처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나, 그것

55) 윤애림, 앞의 논문, 224쪽.

56) 강선희, 앞의 논문, 209쪽.

57) 이승욱, “항만노무공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제2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5, 

221쪽.

58) 권오성,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155쪽.

59)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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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자체로 노무제공관계, 즉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항운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에 

근무태만 등 근로관계상 행위까지도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고 실제 이를 이유로 노동

조합에 의해 제명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항운노동조합이 아니라 하역업

체의 손실 내지 직장질서 문란을 원인으로 한 것이기에 그 성질상 하역업체와 근로자 

간 관계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해

고가 행해진 경우, 그 위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기

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하역 근로자 집단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하역업체이며 항운노조는 이를 집단 내 배분할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하역업체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 임금 지급 의무 주체는 하역업체임을 고려해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은 하역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

위원회 판정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명처분의 외형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로 보아 그 근로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

며 하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그 조합원의 해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근본적으로 하역업체에 있다는 점에 기초하면, 원직복직은 종전

과 같이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 하역업무에 복귀시키는 방법 외에도 기존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하역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하는 등 하역업체의 권한에 

속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60)

참고로, 형식상 제명처분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고

는 하역업체의 구체적 개입이 배제된 채 항운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바 

그에 대한 책임을 하역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최근의 타다 운전기사 사건에서 해고 통보61)는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쏘카는 그 통보에 어떠한 직접

60) 만약 항운노동조합과 하역업체 사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하역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이른바 클로즈드 숍 조항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 이는 공지된 배차 명단에서의 제외 형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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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입도 하지 않았음에도 쏘카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음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무태만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유는 하역업체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항운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개선 기타 운영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징계를 항운노동조합이 행하는 것은, 하역업체와 하역 

근로자들간 근로관계가 개별적 계약이 아닌 집단적 계약으로 성립된 현실에서 하역

업체의 징계권 행사를 불가피하게 항운노동조합이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Ⅳ. 마치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어느 누구와도 개

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을 매개로 한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항운노동조

합 조합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기존에 대다수 판례는 

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사용자 책임을 지워 왔다. 그러나 근로

자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된 노동조합을 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업안정법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중 하

나가 사용자 책임회피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하역업

체가 사용자 책임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역업체가 부담하여

야 할 사용자 책임의 하나로 근로관계상의 행위를 사유로 이루어지는 제명처분, 즉 

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명처분을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고

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논의가 항운노동조합이 행하는 제명처분이 정당하다

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항운노동조합에의 가입

은 현실적으로 하역 업무에 취업하기 위한 관문으로도 기능하므로, 헌법 제32조 제1

항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획득과 상실에 관한 항운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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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행위에는 더 엄격한 정당성 판단이 요구된다.62) 즉, 설령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자리의 상실로 이어지는 이상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다투는 경우 그 정당성은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63)

62) 김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 심사와 그 법적 한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세미나: 

항운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자격 설정과 가입 심사의 한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2025, 6쪽.

63) 앞서 소개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누27243 판결의 제1심판결도 항운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항운노조와 같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이 

징계의 일환으로 조합원을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통제권 행사보다 더 엄격한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노동조합 집행부의 자의

적인 권한행사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

1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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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xpulsion of Port Labor Union Members 

and Employer Liability

-Prompted by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3Nu No. 36871, 

Rendered on December 6, 2024-

Ji, Seong Geun*

64)

The Employment Security Act permits labor supply businesses only through labor unions 

established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nsequently, a 

port labor union holds a dual status: an autonomous labor union and a labor supply business 

operator. In reality, however, these unions do not merely supply labor but operate in a 

controlling manner within their relationship with members, deviating from the statutory model.

Prompted by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3Nu36871 rendered on December 6, 

2024, this study clarifies the legal nature of expulsion measures by port labor unions and 

defines the allocation of employer liability. Since members of a port labor union secure 

employment solely through their union status, expulsion inevitably results in job loss 

equivalent to a dismissal.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ort labor union essentially holds 

the status of a labor union, its expulsion of a member may also be viewed as an exercise 

of internal disciplinary authority distinct from employer disciplinary ac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distinguishing the legal nature of an expulsion measure based on its 

substantive grounds. Furthermore, if an expulsion constitutes a dismissal, the allocation 

of employer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liability 

evasion and a functional approach to employer liability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Key Words] Port Labor Union, Labor Supply Business, Employer, Dismissal, Union 

Disciplin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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